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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조세는 봉건국가 또는 사회주의국가에 대하여 근대 자본주의국가의 특징을 재정
면에서 구분시켜주는 말이다.봉건제에서는 국왕이나 영주의 가계와 국가재정은
미분화되어 있었으나,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국가 권력이 확립되면서 조세의 의
하여 국가 재정을 조달할게 되었다.자본주의에서는 조세는 국가를 전제로 함과
동시에 국가는 조세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다고도 할 수 있으며,국민이 국가를 조
직한 주인의 지위에서 국가의 재정 재원 조달방법인 조세 부담에 대하여 스스로
동의하여 생겨난 국민 동의의 산물이다.그러므로 납세의무는 피동적으로 부담을
지는 명령된 의무가 아니라 국민 자신이 형성한 국가의 재정활동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는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또는 시민적 법치국가에서는 시민생활의 자주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국가의 시민생활에 대한 개입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고,행정의 임무는 오로지 국가의 공
공질서 유지에 한정되었으므로,행정작용도 경찰행정 내지는 질서유지행정이 중심
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법
치국가로 변화되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국가,복지국가가
국가이념이 되기에 이르렀으며,이에 따른 국민 조세부담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또한,이에 따른 오늘날의 민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이 국
가공동체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는 것은 당여한 일이며 국민의
조세 부담은 오늘날 국민의 기본적 의무가 되었고 이러한 국민의 납세의 의무는
근대 헌법상의 원리로 수용하게 되었으며 현행 헌법 또한 제38조에서 국민의 납세
의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납세의무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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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재산권 보장과 국가 과세권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최근까지의 논의는 주로 국가
과세권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신성불가침한 의무로 보고,국
가재정의 확보,세수 증대를 위한 조세 개혁,세무행정권력 강화,납세의무 위한대
대한 처벌 강화 등 조세영역에서 능률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조세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들도 국민의 권익
옹호보다는 국민의 납세 의무를 강조 또는 확인하기 위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선진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의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납세자 권리현장
을 제정하거나,조세를 부과하고 확정하는 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우리나
라도 OECD에 가입함으로써 조세 영역에 있어서 선진국가의 민주적인 각종 납세
자 권리보호 제도에 버금가는 수준의 입법 등 조세 환경의 민주적 발전과 납세자
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정한 절차들의 보장 등이 촉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납세자 권리의식의 증대 및 조세 환경의 발전에 따라 국회는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제7장의 2“납세자의 권리”장을 신설하
고,1997년 6월 30일 국세청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세 징수에 있어서 세무조사의 남용
관행,불명확한 세무조사권의 규정,미비한 납세자 권리 보장제도,납세자 및 과세
관청의 납세자 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 등을 고려한다면,국세기본법 및 납세
자 권리헌장이 우리나라의 조세 부과 및 납세 과정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설된
규정의 원칙적인 적용,납세자 및 과세 관청의 납세자 권리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
인 변화와 함께,국세 기본법의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당해 조항 및 납세자 권리
헌장에서 보호 되고 있는 각종 권리들의 성격들을 밝혀보고,국세기본법에서는 규
정되고 있지 않으나 헌법상․적정절차 보장의 이론상 당연히 요구되는 권리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세권에 대한 통제와 납세자의 권익보호 장치의 신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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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의 확대․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과세관청은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
제 아래,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세행정 절차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
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전 구제절차로서의
납세자 권리보장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이 국민의 신뢰와 납세편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와와와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로는 조세절차는 크게 확정철차와 징수절차,그리고 사후
구제절차로 나눌 수 있다.
첫째,조세확정절차에서 검토하여야 할 중요사항으로는 ①신고납세제도 등 확정
절차의 기본구조,②부과권의 적정행사를 위한 과세권자의 질문조사권의 행사와
그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③납세자의 사전적 권익방어를 위한 통지와 청
문,④경정을 위한 중복조사의 제한,⑤세무행정지도의 법적 한계와 구속확약,⑥
통첩행정의 한계,⑦세무정보의 공개 등이 관련될 수 있다.
둘째,징수절차에 관련되는 중요사항으로서는 ①자력집행권의 제한문제와 그 행
사의 합리화,②국세우선징수권의 완화,③확정 전 보전조치 등의 합리화,④보충
적 납세의무의 요건 명확화 등 제 문제를 예시할 수 있다.1)
셋째,조세구제철자는 조세확정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기능 때문에 법의 적정
철자 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그런데 조세징수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서는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과 국세우선징수의 지나친 확산을 제외한다면 징
수관련 절차법은 비교적 양호하게 정비되어 있는 부분이며,사후적 구제절차로서

1)崔明根․李承聞,「租稅確定의 適正節次 保障 관한 硏究 :納稅者 權益保護를 中心으로」 ,韓國
租稅硏究所:1988),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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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등 조세구제절차는 이를 수행하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시간적
낭비가 많은 사항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확정철차 중 특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세확정철차에 있어서의 납세자 권리의 절차
적 보장과 사전적인 절차의 적정성 제고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
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검토․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조세 적법절차 보장의 핵심적
문제로 판단되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권리 보장의 문제로서 기본이 되는 질
문․검사의 요건과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세
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각 규정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와 세무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차상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으로서 최근들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장치의 설정과 국세 기본법상 세무조사 관
련 규정의 명확화,그리고 납세자 권리 보장책으로서 사전․사후 통지의 확충,납
세자보호관제도와 납세비밀 보호의 개선과 함께 세무행정 관행의 개선책으로서 수
정신고 및 특별세무조사의 문제를 도출하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현재 과세관청의 각종 민원 업무와 홈택스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e­세정 대응에 미흡한 정보․사회소외계층에 대하여 납세자 서비스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찾아가는 납세서비스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권리 구제
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납세자 권리 보장과 관련된 세무조사 절차의 개선 및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과세관청의 목적이 재정의 조달과 공평한 조세의 부과를 효율적의로
달성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이 한 단계 높은 세무
행정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제공하여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 및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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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조조조세세세절절절차차차법법법상상상 납납납세세세자자자의의의 권권권리리리와와와 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

제제제111절절절 적적적정정정절절절차차차의의의 보보보장장장

111...적적적정정정절절절차차차 보보보장장장원원원리리리

법의 적정절차 보장은 국가 공권력의 자의적인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자유
그리고 재산 즉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법의 기본원리이다.이는 법의 적정
절차 보장의 원리 또는 적정절차의 보장원리라고도 불리우고 있다2)
미국 연방헌법 AmendmentV(1791)의 “누구든지 … 법의 적정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그의 생명,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규정이 이러
한 적정절차 원리의 표현이며 이규정은 미국 연방헌법 AmendmentⅫ(1868)
Section1.에 수용되어 “어떤 주정부도 법의 적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
한 사람에게서도 생명,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기
에 이르러 모든 주의 공권력까지를 기속하는 헌법상의 원리로 작용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의 경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균등과 자유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전
문,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의 불가침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제11조,인신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을 규정한 제34조 제1항 등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또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명시하면서 자유와 권리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그 밖의 여러 헌법조항에서 사법적 권리
구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현을 위한 것이다.

2)崔明根,「納稅者 基本權」 ,(經濟法論社,1997),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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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실실실체체체적적적 적적적정정정성성성의의의 보보보장장장

법의 적정절차는 이를 다시 절차적 적정과 실체적 적정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기
도 한다.3)전자는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정부가 그 처분을 받게 되는 상대자에 대하여 반드시 취해
야 할 조치를 말한다.이는 정부기관의 처분에 관한 내용적 실체에 관한 것이 아
니고,정부가 행정목적을 추구하는 형식적 방법 내지 절차에 관한 문제이다.따라
서 앞으로 처분을 받을 사람에게 통지를 받을 권리와 처분 전에 청문의 기회를 받
을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적 적정성의 문제인 것이다.후자는 법규의 제정이나 또
는 결정에서 취한 형식적 절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법규나 재결의 실체적 내용
에 관한 문제이다.법규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적 절차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법규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 수 있다.따라서 실체적 적정성은 자의적인 법
규의 내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원리이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동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
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
다.이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제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여,법률이 정한 절차와 그 실체적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도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
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그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하
였다.4)5)

3)DanielE.Hall,AdministrativeLaw,(Albany,New York:DelmarPublishersInc.,1994),p.32.
洪星均 “納稅者 權利保護를 위한 租稅滴定節次에 관한 硏究”(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p.121에서 再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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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조조조세세세법법법상상상의의의 적적적정정정절절절차차차

111...조조조세세세행행행정정정작작작용용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적적적정정정절절절차차차 원원원리리리의의의 적적적용용용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이 조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즉 조세영역절차에서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헌
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조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든,관련되지
않는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고 하여,적법절차
원리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에 있어서 적정절차가 행정작용에 적용됨을 선언한 최초의 대표적 판례는
Londonerⅴ.Denver사건이었다,여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우리는 과세절차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오늘날에 있어서,처벌이란 반드시 형사상의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의미하고,오늘날 행정국가화의 경향으로 말
미암아 행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
안할 때,행정권력을 적법절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국민의 기본권을 충실
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은 그 의미가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조세는 본질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예외임과 동시에
침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의 적정절차 보장의 문제가 과세절차와 그 본
질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더구나 세무조사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헌법에 보
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주거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
해방지,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6)따라서,

4)헌재 1993.7.2990헌바35결정.
5)대법원에 따르면 ‘적정“하다라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8.11.16.88초60판결).

6)安昌湳 ,「프랑스 租稅節次法 硏究」,(韓國稅務士會 附設 韓國租稅硏究所,2001),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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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및 이와 관련한 조세영역에 의하여 납세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경
우에도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22...적적적법법법절절절차차차를를를 통통통한한한 권권권리리리구구구제제제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
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
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
에 대한 심판청구에 의하며,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사전구제철자로서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
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이
와 같은 절차를 종합하여 보면,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터 시작하는 경우,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많게는 5단계까지 불복절차를 거쳐야 한다.이의신청,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며7)8)불복청
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비추어 볼 때,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결과의 좋
고 나쁨에 관계없이 장기간의 불복절차 및 소송 수행으로 인한 시간과 소송비용의
낭비,같은 기간 동안의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조세확정절차에 있어서 사전통지,문서 등 열람,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의견청취,이유부기 등 충분한 항변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재산상

7)국세기본법 제57조 【審査請求 등이 執行에 미치는 效力】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다만,
당해 재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8)다만,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이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는 그 불복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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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333...적적적정정정철철철자자자 보보보장장장 제제제고고고를를를 위위위한한한 미미미국국국 내내내국국국세세세입입입청청청의의의 개개개혁혁혁999)))

미국 내국세 입청 구조조정법인 IRS RestructuringandReform Actof1998
(RRA)은 1998.7.22에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포한 것이다.
입법 당시 내국세입청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첫째 구조개혁으로서,요구하는
바가 유사한 납세자군에 봉사하기에 적합하게 조직을 바꾸되 납세자의 요구를 보
다 많이 충족할 수 있고,부폐하고 부족한 낡은 제도를 새로운 기술에 의해 대체
하는 것이었다.둘째는 전산조직을 현대화하는 것,셋째는 납세자에 대한 봉사기능
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10)
내국세입청(IRS)는 조세를 부과징수하고,내국세입법을 집행하는 재무부 소속기
관이다.내국세입청은 워싱턴에 있는 본청과 일선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일선조
직은 지리적으로 4개 지역으로 나누어지고,그 지역은 지방내 국세입청장이 관할
한다.그리고 33개의 세무서,10개의 서비스 센터 그리고 2개의 컴퓨터 센터가 있
으며,9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큰 조직이다.내국세입청의 기능에는 납세자에 대
한 서비스,세무조사,조세징수,그리고 조세범죄수사가 포함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내국세입청 과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들의 불만이 있어왔으며,그러한 불만의 주된 이유는 납세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
는지에 대하여 내국세입청이 적정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최소한 납세자는 내국세입청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부터 기대되는 수
준과 같은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예를 들면 납세자의 문의에

9)RRA.sec.1001;CommitteeReportsIRS Restructuring and Reform Actof1988(이하
Committee Reports라한다), 10,115; pp.564-565 ; IRS Restructuring and Reform Law,
ExplanationandAnalysis,(Chicago:CCH,1998):(이하 ExplanationandAnalysis(1998)이라 한
다),pp.202-204.

10)DavidC.Williams,TestimonyofTIGTAInspectorGeneral,(2001.5.8,상․하 양원의 합동청
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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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즉각적이며,정확한 회답을 주어야 하고,납세자는 그들의 회계처리와 관
련하여 적시에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납세자는 항상 공정하
고도 정중한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었다.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내국세입청 임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개
혁을 내국세입청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즉,내국세입청은 그의 산출물 및 용역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서 국민
에게 봉사하는 것,그리고 그러한 임무를 정직성․효율성 및 공정성에 의해 고도
의 국민의 신뢰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세는 국민에 의하여 통치되는 현대 복지국가의 재정 원천이다.그러나 세계 어
느 나라에서건 조세는 대체로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이는 경제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에 미국은 조세 징수와 납세
자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개혁적 법률의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고 있
다.이에 우리나라도 납세자 권리 보장의 신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며,이하에서 납세자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기로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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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현현현행행행 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의의의 법법법적적적 성성성격격격

111...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세무조사라는 용어는 법문상 그 정의가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며,소득세법 제
170조 등 각 세법에서 질문․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세무조사
라함은 일반적인 행정 관행상 용어로서,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
문검사권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세부과 등을 위한 질문,장부의 검사,자료의
수집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세무조사 중에서도 조세의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는 조사과정에서 영
업의 자유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며,조사 결과 추가적인 부과처분
이 이루질 경우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1)따라서 후술하는 세무조
사와 관련된 법적 검토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조
세범칙조사 포함)위주로 서술하기로 하겠다.

222...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선선선정정정

가가가...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선선선정정정 방방방법법법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이다.국세청
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처리하기 위
해 이른바 전산분석에 의한 일괄선정방법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전산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사실에 가깝지 않은
경우 이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산분석에 의한 조사대상사 선정 외에
수동분석에 의한 개별선정 방법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1)閔太旭,“稅務調査의 行政法的 統制에 관한 硏究,”(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7),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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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신고성실도의 전산분석 결과,미조사기간,
세원관리 중 취득한 각종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며,전산분석에
의한 일괄선정방법의 보완으로서 서면분석을 실시한다.따라서 신고성실도 전산분
석 결과 성실도가 낮은 법인,조사대상 사업연도가 오래된 법인 등이 조사대상 우
선순위가 될 수 있다.
소득세의 일반조사 대상자는 신고성실도 분석표 등 전산분석 자료에 의한 전산
선정 방법과 세원관리상황,세무정보자료 등 개별분석 결과에 의한 수동선정 방법
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과세자료를 즉시 처리해야 하는 경우나 기획조사 대상자
로 선정된 경우 수시로 선정을 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되는데,정기선정은
전산 처리된 양도소득세 신고성실도 분석자료에 의하며,수시선정은 국세청장이
조사대상사를 수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를 정한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에 의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세도 신고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신고성실도를 전산분석하
여 선정하며,이를 보완하여 과세자료,기타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 수동 선정한다.

나나나...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 선선선정정정의의의 요요요건건건

일반적으로,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세 신고의 불이행,신고내
용의 상호불일치,신고내용의 중요한 점에 대한 의문점,동종 업계 및 사업현황과
의 부조화 등과 같이 특별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존재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는 세법상 질문․검사권 혹은 질문․조사권을 의미하는데 법인세법,소
득세법 등에서는 세무조사의 발동요건에 대하여 직무수행상 필요한때 행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 수행상 필요한 때라는 문구는 매우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불확정 개념이기
도 하지만,납세환경이 복잡․다양하고,국제화․전산화 등 거래형태도 복잡․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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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세금탈루 행태도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등 급변하는 현실에서 이를 모
두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이것이 세무공무원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여기
에서 말하는 필요한 때란 객관적․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가
령 몇 년간 조사하지 않았다라든가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라든가 등의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2)

333...중중중요요요성성성

가가가...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의의의 불불불가가가피피피성성성

세법상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책임 아래 적정한 세무신고를 할 것이 요구되
고 적기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것이 조세의 부과․징수구조의 기본으로 되어있
다.따라서 조세행정의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세무조사란 필요 없는 것이고,세무관
서의 활동은 주로 수납행위에 그친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신고가 적정을 결한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허다하며 때로는 신고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설사 납세자의 성실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지라
도 방대하고 복잡한 세법의 해석이 저마다 상이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례에 있어
신고내용이 다르고 납부세액이 다르다 하면 이는 형평의 견지에서도 당연히 시정
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나아가서 적정한 신고를 필하였다하여도 납부를 지
체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징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자력조사를 하
게 된다.
평등한 과세를 위해서는 모든 납세자의 모든 과세기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고려
될 수 있다.그렇지만 세무조사는 매년 대량․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12)金榮祚 “稅務調査의 法的 限界 및 현행 稅務調査制度의 개선방안 ,”조세연구,연구논총 제1권,
(한국조세연구포럼,2001),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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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모든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프라이버시
및 영업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야기되며,이것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한
원칙에도 위배된다.또한 제한된 인원과 예산 하에서 전 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현
실적으로 어렵다.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나나나...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에에에 있있있어어어서서서 적적적정정정절절절차차차 준준준수수수의의의 중중중요요요성성성

세무행정은 조세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조세책무를 확정시키는 절차와 확정된
조세채무를 청구․이행하는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자진납부나 임의징수는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고 강제징수 절차는
그 본질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심대한 침해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 절차의 엄격화․객관화․합리화가 진행되어 왔다.그리하여 그 정비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다.
전자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은 납세자의 자
유의사에 달려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과세요건의 충족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추상적 세무책무를 구체적 세무책무로 확정시키는 세무조사 절차는 세무
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인하
는 과정으로서 이 때 세무공무원이 행사하는 질문검사권은 질문검사를 받는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벌할 수도 있는 형사벌의
제재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담보된 강력한 조사권한인 만큼 법의 적정절차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것이다.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은 납세자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내적 문제일 뿐
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경제 개방과 더불어 많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불가피한데,과거와 같은 제도와 관행을
유지한다면 외국과의 무역마찰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또한 재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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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있어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내의 영세한 기업들은 납
세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세무행정상 차
별이 이루어진다면 경제흐름의 왜곡도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444...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의의의 법법법적적적 성성성격격격과과과 유유유형형형

가가가...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의의의 임임임의의의성성성

조세법에서 세무조사란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정부가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특
정한 납세의무자의 세무관련 실태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식하고 또한 판단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파악하려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은 피조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실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조세범처벌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질문검
사의 거부를 처벌하고 있는 점에서 세무공무원은 피조사자가 질문과 검사를 거부
하는 경우에도 실력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세무조사는
벌칙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피조사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장부 등의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하여야 한다.13)
실제 세법상의 질문검사는 실력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임의조
사라고 불리운다.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는 질문검사의 거부는 조세범처벌법 제13
조 제9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단순히 임의조사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
고 간접강제조사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권을 행
사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비록 간접적․심리적인 강제성을 수반하고 있기는 하
지만 그 본질은 임의조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나나나...위위위법법법한한한 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의의의 효효효과과과

13)金榮祚,“行政調査에 관한 硏究”(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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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은 절차 위배의 내용과 정도에 따
라 달라질 것이나,전체적으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절차 위배의 위
법성을 보다 강조하는 견해와 반대로 과세행정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보다 강조하
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입장은 헌법상 적정절차에 관한 원칙과 아울러 질문검사에 법원이 개입
하는 사전의 사법적 억제제도가 없는 현행 세법 규정상 그러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법한 조사에 대한 사후구제도 사실상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
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반하여,사후의 견해는 세무조사의 절차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 사실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
서 그 조사절차에 위법이 있어도 그 위법이 극히 중대하여 처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자료에 기한 과세처분은 객관적인 소득에 합치하
는 한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세무조사는 결정․
경정처분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서 행정과정의 일부 내지 절차로서 이해하
여야 한다고 할 때,세무조사의 위법은 과세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국세기
본법은 세무조사에 관한 상세한 절차규정을 두어 납세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이
절차를 위반하여 세무조사가 위법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해석한다면 국세기본법상의 절차규정은 단순히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결
론에 이른다.
예를 들어,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불이행 및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위반한
절차에 의하여 부과․징수처분한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아무런 제재
규정도 두지 않고 법원마저 그 절차위반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납세자권리헌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이를 법으
로 명확히 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납세자권리헌장의
미교부 또는 그 내용에 위반한 절차에 의하여 행한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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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소사유가 됨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4)이는 납세자권
리헌장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된다고 본다.

다다다...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의의의 유유유형형형

현행법상으로 보면 광의의 세무조사로서 그 목적에 따라 ①신고의 당부 및 경
정․부과결정 등 과세처분을 위한 조사 즉 실체법상의 조사,②체납처분절차상 체
납자의 재산 파악을 위한 조사,③심판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15)④조세범칙사건
에 있어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목적으로 한 증거 수집상 행하는 조사의 4가지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고 또한 납세
의무자의 권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의 부과처분을 위한 세무
조사이다.
한편,행정 관행상으로는 세무조사를 첫 번째의 부과처분을 위한 세무조사와 네
번째의 조세범칙조사를 모아 다시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①특정 납
세자의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
는 신고상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통상의 세무조사인 일반조
사,②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
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조사,③범칙혐의자를 조사
하여 범칙자와 범칙사실을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행하는 국세공무원의 조사활동인 범칙조사,④기타
의 조사로서 추적조사,전부조사,부분조사,실지조사,간접조사,확인조사,통합조
사,긴급조사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14)판례중에는 과세자료가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
여 작성되었고,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작성된 경우에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무
효로 본 것이 있다(대법원 1985.11.12.선고 84누250판결).

15)국세기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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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의의의 절절절차차차상상상 한한한계계계점점점과과과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제제제111절절절 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의의의 절절절차차차상상상 한한한계계계

111...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적적적법법법절절절차차차 원원원리리리의의의 적적적용용용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의 적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의 내용은 첫
째 세무조사 시에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둘째 세무조사 후 부과처분 전에 조사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셋째 부과처분 전에 납세자가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
회를 보장받을 권리,넷째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조세법상의 처분을 하는 과세관서
에게 이유부기를 하도록 하는 의무 부여 등이 그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6월 30일 국세청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였
는데.이는 과세관청에게는 세무행정 집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로서,납세
자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는 바,우리
나라의 납세자권리헌장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그 내
용을 규정하여 법률상 세무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적법절차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2납세자의 권리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납세
자 권리의 침해적 요소가 발생하기 쉬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각 조문의 의미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222...중중중복복복조조조사사사의의의 금금금지지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실시 위험마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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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 의한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되는 세무조사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이에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동
일한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재경정을 금지하고 있다.16)
그러나 최초 조사 후에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재조
사를 금지한다면 평등과세의 원칙이 손상될 수 있다.이것을 감안하여 법률은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②거래상대방에 대한조
사가 필요한 경우,③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④부동산 투
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
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⑤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
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333...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에에에 있있있어어어서서서 조조조력력력을을을 받받받을을을 권권권리리리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 조세전문가인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 입
회하거나 대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실무상으로는
존재하였으나 법률상 뒷받침이 없었다.그런데 1996년 국세기본법의 개정에서 비
로소 납세자의 권리라는 장에 제81조의 4에 규정하게 이른 것이다.
과세관청은 전문성과 경험에 있어서 납세자보다 월등한 처지에 있다.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과세관청과 동등한 위치에서 과세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
게 과세관청에 필적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된다.
그러나 조세법은 그 내용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내용을 숙지
하여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시 적절하게 답변하고,세무조사에서 자기에게 이익
이 되는 증빙을 챙겨서 제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문성 및 경험의
필요성과 납세자의 현실적인 제약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전문가의 조력

16)(국세기본법 제81조의3,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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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
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
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조력을 받을 수 있는 조사의 범위는 범칙사건
의 조사,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이다.17)

444...납납납세세세자자자의의의 성성성실실실성성성 추추추정정정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납세의식 수준이 낮아 자발적인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할 수 없고,세금계산서 등 각 종 증빙에 의한 거
래관행이 정착되지 못하여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
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규정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입증책임 요구 등 납세자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규정으로서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며,대통령령에 규정된
광범위한 예외 규정은 우리나라의 납세의식 수준으로 볼 때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그러나 이러한 예외 규정은 납세풍토의 선진화와 함께 점차 축소하여 나가
야 할 것이다.

555...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의의의 사사사전전전통통통지지지와와와 연연연기기기신신신청청청

세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피조사자에게 조사의 일시,기간,목적 등을
통지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이유를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사전통지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의 효율화에 도움이 되

17)조력을 받을 수 있는 조사의 범위로서 범칙사건의 조사,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
는 경정조사,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는 예시규정으로 판단된다.조력을 받을 수 있는 조사의 범
위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모든 세목에 대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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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조사 이유를 고지하는 것은 피조사자로 하여금 당해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납
득시켜 원활한 조사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 6은 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서류,기
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또는 대리인)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였다.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인정하였다.18)

666...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에에에 있있있어어어서서서의의의 결결결과과과 통통통지지지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이에 기초한 조세채무를 확정하기 전에 세무공무원이 문서
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결과 내지 부과처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는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의 진실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
회를 주고 장차 있을 부과처분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서,사전청문을 받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에 의하며,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
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납세자가 폐업
한 경우 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19)

18)(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
19)(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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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남남남용용용적적적 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의의의 방방방지지지

111...남남남용용용 방방방지지지장장장치치치의의의 설설설정정정

가가가...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와와와 관관관련련련하하하여여여 지지지켜켜켜야야야 할할할 원원원칙칙칙

세무조사의 남용 방지와 관련하여 행정법상 부당급여금지의 원칙이 있는데,그
의미로서 행정기관의 공권력 조치는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
부와 결부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의 부담의 한
계,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공급거절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
나,그밖에도 실질적 관련이 없는 사항과 관계되는 모든 공권력적 조치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특히,특정 단체에 대한 탄압이나 차별을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단순히 납세의무자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납세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은
세무조사권의 목적을 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0)
따라서,물가관리 등의 행정지도의 실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실시를
경고하는 등의 조치도 세무조사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세무조사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조사수단의 선택,조사의 인적 범위,조사의 물적 범위,조사 시기 등에 일
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며,납세자의 기본적 인권의 침해 정도에 있어서 세무조사
는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강제조사의 침해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21)

20)UnitedStatesv.Powell,379U.S.48(1964).
21)金榮祚,"稅務調査의 法的 限界 및 현행 稅務調査制度의 개선방안,"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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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의의의 자자자의의의적적적 운운운용용용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폐폐폐해해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정부는 특정한 정책사항의 시행을 발표하면서 정책목
표를 달성하거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세무
조사를 강력히 실시한다든지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주겠다고
발표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공공연히 인정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22)세무조사는 본래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그러나 정치
적 일정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특정 업종
이나 벤처기업과 같은 기업 형태를 특정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정
책도 상대적으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부의 세무조사 관행은 탈세방지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의
자신이 세금을 과소 신고하여 조사대상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정부에 잘못 보였거나
재수가 없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팽배하게 되어 이
를 조속히 치유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큰 과제로 남게 되었다.또한,과세
관청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 요구의 남발로23)인하여 본래 업무인 과세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소홀하게 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다다다...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의의의 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 남남남용용용방방방지지지 방방방안안안

첫째,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므로 국세청장의 임기를 더 길게
하려면 6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길다.국세청장의 임기를 5년 미
만의 일정기간으로 정하고 대통령의 임기와 엇갈리게 하여 세무행정이 정치적 영

22)구재이,「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2002),p.89.
23)요금 인하 행정지도를 거부한 미장원에 대한 구청의 세무조사 의뢰,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
한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세무조사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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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을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둘째,미국의 조세개혁처럼 고위 행정직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대해 개시․연장․
중단․종결 등의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그 고위 행정직에
는 대통령을 포함하고,그 영향력 행사는 직접적이 것은 물론 간접적인 것을 포함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는 선언적 의미도 있는 것이므로,위반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미국이 새로 도입한 내국세입청 감시위원회(IRSOversightBoard)를 참고
하여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구를 재경부장관의 관할 하에 두고,여기에서는 세무
행정의 개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의 마련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국세행정이 수립하는 각종 계획을 심리하고,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
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공표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2...질질질문문문조조조사사사권권권 행행행사사사 요요요건건건의의의 명명명확확확화화화

세법은 질문검사권의 행사요건을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소득세법 170조,법인세
법 제122조),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등으로 규정하
고 있다.여기서의 필요가 있을 때라는 것은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의
미로 해석되므로 그 필요성의 판단이 세무공무원의 자유로운 재량에 위임되어 있
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질문․검사를
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답변의무 혹인 수인의무가 발생하지 않
는다.이와 같이 질문검사권은 요건에 있어서 일정한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조사의 필요가 있는가,있다고 할 때 언제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질문을 하
고,또 언제 어떠한 물건을 검사하여야 할 것인가는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합리적 재량에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24)또한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라는 규정은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내

24)任勝渟,「租稅法」,(博英社,2001),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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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25)그러나,이러한 질문검사권의 행사 요건을 법규정의 해석
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불명확하고 미비한 부분은 제대로 고쳐서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먼저,세무조사권의 주체인 세무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현행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검사권의 내용상 세무조사의 주체는 각 세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26)그런데 1999년 9월 정부의 국세행정조직 개편
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는 조사 전담부서에서 세무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이
이를 수행하여,납세자와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납세자
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가 확대되고 있
는 추세를 고려한다면,세법상 ○○세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내용은 세무공
무원 또는 조사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현재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를 이루는 질문검사권을 각 개별세법
에서 일관성 없이 서로 다른 용어와 모호한 뜻으로 규정되어 있어,세무조사를 하
는 과세관청이나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모두 세무조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보여지므로,이를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
율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규정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27)
또한,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현행 조사사무처리규정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세
무조사 관련 내용의 일부를 법령화하여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의 장과 나란
히 규정하여 세무조사권에 대한 국세기본법에 통칙적인 규정을 두어 모든 세무조
사권은 이에 따르게 하고,개별 세법에서는 특별히 이와 달리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체계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25)崔明根,「세법학총론」,p.396.
26)소득세법 제170조 [質問․調査]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
한 때에는 ․․․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7)특히,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있어서 명확한 법규정을
제시하고 질문검사권의 원활한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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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선선선정정정기기기준준준의의의 보보보완완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될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권의 행사와 이에 따라 예상될 수 있는 납세자
의 희생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는 납세자의 권
리보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납세의식은 후진적인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
오늘날의 세무조사는 인권 존중 및 납세자 권리 의식의 확산으로 인하여 과거와
같은 강압적인 세무조사로는 더 이상 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따라서 앞으로의 세무조사는 착수 단계에서 조사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설명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세무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성실도
분석을 주로하고 세무정보,세원관리상황 및 신고내용 등을 수동 분석하여 보완하
고 있다고는 하나,전산시스템에 의한 조사대상자 선정 비율 등이 공표되지 않고
있으며,각종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들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대하여 많은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가능한 한 다양한 항목으로 성실도를 검증하는 조사대상 선정 프로그램
의 완성,과세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세무행정상 조사기법의 축적을 위한 전산
체계의 구축이 긴요하다 할 것이며,덧붙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시에는 신고성실도
분석,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세무조사 등 구체적인 조사사유와 함께 매출총이익률
의 과소나 수입금액 누락 등 세무조사 착수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
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DIF(DiscrimininationFuntionProgram)라는 납세신고 성실도
분석방법에 의해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하고,그렇게 선정한 조사대상 납세자
수는 전체 세무조사대상자의 2/3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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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미국의 국세청구조조정및개혁입법에서는 그 선정기준의 대상도 납세자권리
헌장에 기술하여 납세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우리나라도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상의 물의를 없애려면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시스템의 항목과 선정 방법을 개발
하고 신고성실도분석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즉,현재 훈령에 머물고 있는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을 법령에 규정하되 납세신고
의 성실도를 분석하여 판정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국
세청장이 이를 정한 때에는 그 절차와 선정방법을 공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다
만,이러한 선정방법의 전부 공표는 세무조사 회피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많으
므로 그 공표가 조사대상자 선정 등 세무행정 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무조사의 원활한 수행
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납세자의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고 나아가 순환조사의
남용을 억제하는 장치로서는 무작위추출방법이 더 보완 및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 수,끝에서 두 번째 자리
수 등을 매년 바꾸어 무작위추출을 할 수도 있고,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숫자
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중소기업 이하의 업체는
개인과 마찬가지의 추출방법을 사용하고, 자산 또는 수입의 일정규모 이상의 대
법인에 대하여는 필히 TIS분석을 거쳐 수동에 의한 선정방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444...중중중복복복조조조사사사 금금금지지지의의의 확확확충충충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
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며,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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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예외를 열거하고 마지막에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을 하는 경우를 중복조사 예외 규정으로서 광범위하게 규정
하고 있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경정,재조사 금지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당연한 권리이다.우리나라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수집 및 처리능력은 국세통합시
스템의 구축으로 한 단계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중
복조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또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가 있는 경우,무자료거래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로서는 중
복조사의 원인이 되는 자료를 확인할 길이 없으며,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중복조
사가 아닌 최초 세무조사시에 검증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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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납납납세세세자자자 권권권리리리 보보보장장장의의의 제제제고고고

111...사사사전전전통통통지지지와와와 조조조사사사결결결과과과통통통지지지의의의 확확확충충충

가가가...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 사사사전전전통통통지지지의의의 개개개선선선

현행 실시되고 있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조사 사유란에 일반조사,정기조
사,추적조사 등 조사사유가 아닌 조사유형만 기재되어 있을 뿐 조사사유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세무조사를 받는지 모르
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납세자는 자신이 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사전통지에 구체적인 조사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는 경
우 납세자는 세금의 과소납부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는 의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이는 오히려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으
로 연결 될 수 있다,다만,조사 사유가 탈세제보인 경우 제보자의 대부분이 납세
자의 내부인임을 고려할 때,사전통지서 교부시 탈세제보라는 사유를 밝히는 것만
으로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많으므로,28)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나나...세세세무무무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통통통지지지의의의 구구구체체체화화화

법령상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6)규정에서는 조사사유를 명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세무조사 결과통지 규정에서는 조사결과의 어떤 내용
을 담아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명문 규정이 없다.단시 국세기본법 시행
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54호 서식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조사경위 및 조사
내용을 쓸 수 있는 란을 두고 있을 뿐이다.여기에는 당해 조사업무를 담당한 세
무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조사경위 및 조사 내용란에 간단히 그 내용을 기재할

28)통상 제보자는 탈세제보를 하기 전에 납세자와 크게 다투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세자가
탈세제보자를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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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고,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여 통지할 수도 있는데,그 내용이 너무 단순할
경우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경우에도 사전통지의 경우와
같이 어떤 내용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하여
조사공무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2...납납납세세세자자자보보보호호호관관관 제제제도도도의의의 현현현실실실화화화

우리나라는 2000년 11월 9일 국세청훈령 제1442호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납세자를 위한 고충민원29)의 처리,세무상담,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
수 및 이행여부 심사,불합리한 국세행정 관련 제도개선 의견 표명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납세자보호관30)을 두게 되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임명하고 과세처리중지명령권과 세무조사중지명령
권을 가지며,세무서의 경우 세무서장 직속으로 하는 등 기존의 과세전적부심사제
도나 이의신청제도에서 볼 수 없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상 독립성과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무서 납세자보담당관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③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④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⑤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의 총괄에 관한 사항

29)‘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 (사실행위를 포함한다)부작위,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국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0)훈령상 용어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개념 통일 및 용어의 단순화를 위하여 이하 ‘납세자보호
관’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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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위의 ①～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국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
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이 혁진적인 제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의 훈령에 그 존립근거를 두고 있
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과처분중지명령 또는 세무조사중지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현재 제도 하
에서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그 권한을 행사
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

333...납납납세세세자자자보보보호호호담담담당당당관관관 제제제도도도의의의 현현현실실실화화화 방방방안안안

우리나라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직위와 위상이 독립적 지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에서 납세자보호담
당관의 기능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현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훈령으로 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로 승격하여 과세기관의 시혜적 제도가 아닌 납세자의 기
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둘째,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임명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미국에서 납세자보
호관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전 2년간 IRS의 공무원이 아니어야 하고,임무 종료 후
5년간은 IRS의 공무원에 취임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우리는 이
러한 제도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 직원
이 아닌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하던지 납세자보호담당관 임명시에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국세청에 독립된 임명절차를 거친 총괄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고,현재 세
무서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체계를
국세청의 총괄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 지휘를 받도록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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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과과과세세세관관관청청청의의의 납납납세세세자자자 신신신뢰뢰뢰도도도 제제제고고고를를를 위위위한한한 방방방안안안

제제제111절절절 과과과세세세관관관청청청의의의 전전전자자자세세세정정정(((eee---세세세정정정)))현현현황황황

2001년 1월 정부에서는 정보화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
하여 정보접근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2004년 11월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장애인과 장․노년층,저소득층,농어민
등 4대 계층에 대한 정보화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정보격차해소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하여 향후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
성을 크게 높여 격차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사업 목표로 삼고 있으며,최근에
는 인터넷 이용이 점차 보편화 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2005년
전체 국민 인터넷 이용률(72.8%)과의 격차비율(장애인 31.8%,농어민 49.8%,기초
생활 수급권자 28.6%)과 컴퓨터 보급률 78.9%과의 격차비율(장애인 12.7%,농어민
35.3%,기초생활수급권자 25.5%)에 대해서는 그 격차 비율을 더욱 줄여야 할 뿐
아니라 정보소외계층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에서는 2002년 4월부터 홈택스 서비스를 개시 한 이후 지난 4년동안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에게 최
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전자신고 비율 제고
등 외형적인 발전과 더불어 납세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전자세정의 내실화를 위
하여 납세자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왔으나 아직 국세청에서는
정보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납세자 신뢰도 제고 및 그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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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정보격차 실태조사

111...홈홈홈택택택스스스 서서서비비비스스스(((HHHooommmeeeTTTaaaxxxSSSeeerrrvvviiiccceee)))

국세청이 개발한 홈택스 서비스란 전국 어디서나 전자민원,전자신고,전자고지,
전자납부 및 과세자료의 전자 제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
는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로,사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인
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한 후 세무
서에서 홈택스 서비스 가입번호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HomeTax
홈페이지에서 당해 홈택스 가입번호 및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
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누구나 손쉽게 국세청 전산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시스템 구축이후 꾸준히 홈택스 이용자가 늘고 있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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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청장과의
대 화 방

세무행정
건 의

세금고충
처 리 방

국민제안
창 구

계계계 111111,,,111777444 222,,,333999000 444,,,111555111 333,,,999999999 666333444

2004 6,817 1,328 2,599 2,581 309
2005
(상반기) 4,357 1,062 1,552 1,418 325

<표 1>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실적
(단위 :건)

222...홈홈홈텍텍텍스스스 서서서비비비스스스 개개개선선선방방방향향향 및및및 대대대책책책

가가가...납납납세세세자자자보보보호호호 출출출장장장상상상담담담관관관 신신신설설설

납세자보호 출장상담관을 납세자보호담당관 밑에 새로 신설하여 매주 1회 지방
자치단체 민원실로 직접 납세자를 찾아가서 납세자의 애로 사항과 고충,세무 등
에 대한 출장 상담을 실시함으써 지역 특성에 맞는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하여 민원업무 상담 및 고충 업무 접수,그리고 홈
택스 서비스 시연 등 홈택스 서비스 업무 홍보를 강화를 통해 국세청의 전자세정
업무를 한 단계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

나나나...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와와와 파파파견견견 교교교환환환근근근무무무제제제 도도도입입입

현행 세법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납세자 입장에서 어느 세목이 국세이
고,지방세인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지방세 업무를 국세청에 와서 상담하거나
국세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상담하는 경우나 종종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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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견 교환근무제를 도입하여 구청에서 국세 민원 업무를,세무서에서 지방세
민원업무를 수행케 한다면 납세자 편의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제제제222절절절 현현현행행행 납납납세세세자자자불불불평평평관관관리리리 체체체계계계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111...현현현행행행 납납납세세세자자자불불불평평평관관관리리리 체체체계계계

현행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제공하는 납세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파악하는 방법
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On-Line)서 국세청과의 대화방 및 세금고충처리
방,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제기된 외부민원 및 국세청 직원들이 상담 등을 통하여
알게된 납세자의 불평 및 건의사항을 국세청내부통신망상의 지식관리시스템
(Off-Line)에 게재함으로 파악된 내부민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접수된 외부
민원은 소관과로 이첩되어 처리되고,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E-Mail등으로 통지하
고 있는 실정이다.31)

<표 2>고충민원 처리실적
(단위 :건)

연연연 도도도 접접접 수수수
처처처 리리리

계계계 시시시 정정정 시시시정정정불불불가가가 취취취하하하등등등
계계계 666111,,,222333666 666000,,,888666888 444000,,,888000333 777,,,222333666 111222,,,888222999
2002 11,654 11,548 7,690 1,262 2,596
2003 10,739 10,731 6,740 836 3,155
2004 19,470 18,951 12,875 2,201 3,875

2005.1~9월 19,373 19,638 13,498 2,937 3,203

31)국세청 “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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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현현현행행행 납납납세세세자자자 불불불평평평관관관리리리체체체계계계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현재 국세청에서는 접수된 납세자의 불평 및 건의사항은 소관과에서 검토 후 처
리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으나 일과성 민원처리에 불과하며,유형별 체계적인 관리
가 되고 있지 않아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민
원 자료 수집시스템이 소관과별로 분리되어 통합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납세자의 불평 및 건의가 제도나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반복적인 납세자의
불만사항이 항상 잔존하고 있다.

333...납납납세세세자자자 불불불평평평통통통합합합 관관관리리리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축축축

각종 민원 중 발생빈도가 높거나 불평․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반영․제도개선반영 여부 및 각종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통제․관리하여 납
세자 불평들을 관리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이고,일회성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해 더 나은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납세자 불평통합관리 시스
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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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납납납세세세자자자신신신뢰뢰뢰도도도 제제제고고고를를를 위위위한한한 노노노력력력

최근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기대 수준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나,우
리 세정은 징수에 익숙한 관습으로 납세자를 고객으로 인식하는 사고에 미흡하며,
책임회피성의 소극적 부실과세 방지에 치중함으로써 납세자의 정신적․경제적 부
담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과세관
청은 납세자의 신뢰 확보 없이는 초일류 세정 달성이 불가능하고 신뢰 확보가 핵
심가치임을 인식하여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
도록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섬기고 기업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는 새정부 출범과,국
가간․기업간 무한경쟁 가속화와 유가 상승 등 열악한 대외적 여건도 영향을 미쳤
다고 볼 수 있다.
과세관청 또한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순응을 기
대하고,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
킬 수 있는 복지재정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과세관청의 기존 ‘친절도 향상 운동’과 같은 외형적․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속 세무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업무
프로세스 쇄신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민신뢰의 기반을 마련하여야한다.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신속성,정확성,투명성,공정성,사화 공헌성을 기반으로 조직문화 전
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신뢰도 제고 프로그램을 실행,개선사항에 대한 성과평
가와 피드백 단계가 지속되는 선순환 시스템으로 납세자의 기대를 충족하고,고의
적․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한 조세범처벌강화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이라는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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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납세자의 권리는 재정민주주의의 주체이며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하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로서 제세 절차상 적정성 보
장을 받을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정부는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 권리의장을 신설하
였다.개정 내용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중복조사 금지,세무조사에 있어서 사
전통지,조력을 받을 권리,성실성을 추정 받을 권리,비밀 보장권 등을 납세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조세법률 관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국세기본
법상에서 납세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게 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납세
자의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들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조세영역에 있어서
큰 발전이라고 할 것이다.
그라나 아직도 조사 착수 전 단계에서 세무조사권 납용과 조사대상자선정과 같
은 사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조사 진행과 종결이후 단계에서는 국
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리 보장의 불충분,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미흡,납세비밀 유지에 대한 일관성 결여 등 미비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그동안 우리나라의 세무조사는 고유의 영역이 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주로 실시하면서도 통제가 곤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본래의 영역을 벗어난 세무조사권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이
러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에서도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의 질문․검사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하
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국
세청 감독위원회의 설치 등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혁적 제도를 우리 실
정에 맞게 도입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이는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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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의 엄정한 행사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미국의 DIF와 같은 납세신고 성실도 분석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이러한 성실도평가 전신시스
템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으로 세무조사의 많은 부분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
동 분석에 의한 방법은 이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성실도 평가 기준은 세무조사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표하여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불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중복조사에 대한 예외규정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이는 세무조사 집행의
개선이 없이 규정만 삭제해서는 조세일실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과세자료 통합
관리와 관서간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가능한 한 1회의 통합조사로 완결하고 납세
자가 중복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조세행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두고 있는 규정은 법문의
표현을 바꾸는 것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두루 뭉실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게 되면 세무조사 사전통지 여부 판단이 세무행정기관의 자의적 기
준에 의하여 좌우될 우려가 많고 이는 결국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에 대비하여 업무 일정을 조정하고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조사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야야 한다.이는 국세기본법 및 같
은 법 시행령에서 사전통지서에 조사사유만을 기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사
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법문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현재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로 규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임명에 있어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
선하여야 한다.아울러 그 법률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체계도 국세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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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임명 절차를 거친 총괄납세자보호관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
다.
일곱째,납세자의 조세비밀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정
보의 공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세비밀 보호의 예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망라
하여 규정하여야 한다.조세비밀 보호 강화는 납세자의 협조를 통한 원활한 세무
조사의 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안들은 쉽게 반영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제도
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거나 실행 단계에서 예상되는 여려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
하여 좀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여기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은 본 연
구에서 처음 제시한 것도 일부 있으나,많은 부분은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중인
사항이다.이는 그만큼 세무행정에 있어서 장해 요소가 되는 많은 문제가 실제로
발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맹목적인 비판보다는 조세환경의 변화와 함께
조세행정도 점진적인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
는 사고가 필요함을 말해주기도 한다.본 연구이 방향도 납세자 권리의 발전방안
과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 및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뢰도 제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한 것이므로,이를 통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세민주국가의 실현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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